
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이다.

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

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그러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

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, 그와 같이 설정된 기

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장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

한 존중되어야 한다. (대구지방법원 2005.10.21. 선고 2005구합90 판결)


